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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4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국내 TV와 인쇄 매체를 통해 집행된 

총 327편의 정부 광고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광고

의 기존 분류 체계가 지닌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개선하는 새로운 분류방식으로 

정부 광고의 유형, 광고의 주제, 그리고 광고의 목적에 따른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특

히 광고의 목적은 향후 정부 광고의 효과 측정과 연계될 수 있는 유용한 분류 기준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정부 광고의 기관별로 집행 매체와 주제, 목적, 광고

에 담긴 정보적 내용이 상이하였는데, 일례로 중앙 정부에서는 주로 TV를 광고 매체로 

활용하였고, 건강, 보건, 안전을 주제로 대중의 행동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가 많았

다. 또한 정부 광고의 목적에 따라 광고 매체, 메시지의 조절 초점에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반 공지 목적의 정부 광고는 주로 인쇄 매체를 통한 향상 초점의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대중의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광고는 TV를 주로 활용했

고, 향상 초점과 예방 초점의 메시지를 두루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 

광고의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유목을 도출하여 정부 광고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

는 동시에 실무적 활용도가 높은 분류 체계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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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부 광고는 국가 차원의 공적 이슈(public issue)를 다룬다. 공적 이슈란 사회 내의 여

러 사람들에게 관련이 있는 이슈로, 이는 곧 대중의 이익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사회 구성원 그룹이 다양해짐에 따라 여러 이익이 상충할 수 있으며(조용석·

황장선, 2007), 따라서, 정부 광고에서 다뤄지는 이슈는 국가 내에서 논란이 점화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조현인·김유경, 2013). 정부 광고는 단순히 정책에 대한 정보

를 전달하는 목적 외에도 특정 이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긴급 쟁점을 부

각시키는 광고, 공익광고 등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들이 있으며(김상훈·안대천, 

2012; 최일도·허웅, 2012),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김병희, 

2015). 이러한 향력을 반증하듯, 2000년 이후 연간 정부 광고 집행 규모의 추이를 살

펴보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3% 성장해 무려 5,779억 원 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 9. 5).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에서는 정부 광고

에 대한 관심은 물론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미흡하 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집행의 규모와, 대중의 의식에 미치는 향을 감안한다면 정부 광고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 광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

인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집행 중인 정부 광고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광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목표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광고 커뮤니케이션은 언어를 비롯해 다양한 시청각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것의 

구조와 의미는 각 구성 요소들의 배치 및 노출 빈도 등의 분석을 통해 밝혀지게 된다(조

병량, 1988). 어떤 구성 요소들이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고,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광고 콘텐츠의 특징이 파악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이다. 내용 분석은 광고 메시지

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박수

진·박길순, 2003). 그동안 정부 광고의 내용과 형식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양적 분석

한 연구는 최근에야 몇몇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내용의 측면에서 수행된 기존 연

구들은 대체로 정부 광고의 주제에 주목하 으며(예: 김병희, 2012; 원이범·김희정, 

2013; 조현인·김유경, 2013), 형식의 측면에서는 히긴스(Higgins, 1997)가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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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초점 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을 중심으로 정부 광고를 분석한 소수의 

연구들이 있다(예: 성민재·한미정, 2015; 이병관·윤태웅, 2012). 그러나 그 외의 다

른 내용적, 형식적 요소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부족했다. 예컨대, 대중의 설득을 위해 

정부 광고에서는 주로 어떠한 정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정부 광고는 어떤 표

적 집단을 대상으로 무슨 목적으로 집행되는지 등의 포괄적 현황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집행되고 있는 정부 

광고가 지닌 특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 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최근 TV와 신

문을 통해 집행된 국내 정부 광고물을 수집하여 그 집행의 형식적 특징과 광고에 나타

나는 주제, 목적, 메시지 등의 기존의 내용 분석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적 속성들

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분석의 결과를 검토해 기존 정부 광고의 분류 체계

가 지닌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책을 모색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

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주제의 정부 광고가 있다면 집행의 기관을 중심으로 주요 

현황을 제시하기로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정부 광고의 개념과 집행 기관의 분류

정부 광고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광고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 기관 및 일부 특별 법인이 일정한 효과를 야기하고자 아이디어, 정보, 서비스에 관

한 메시지를 매체를 통하여 유료로 전달하는 일체의 광고 행위”를 일컫는다(윤태일·

김병희·이정교, 2007; 한국언론(진흥)재단, 2000, 2013).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공익광고를 들 수 있다. 공익광고는 “공공의 이익을 제고하고 공적 이슈(public issue)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한 광고”를 의미한다(조현인·김유경, 2013). 정부 집

행 광고의 주요 주제가 국가 차원의 중요 이슈라는 점에서, 학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

람들은 ‘정부 광고’와 ‘공익광고’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익광고’의 

경우, 리를 추구하는 기업 또한 광고 주체가 될 수 있다(조현인·김유경, 2013). 따

라서 엄 한 의미에서 ‘공익광고’가 포함하는 광고 집행 주체는 ‘정부 광고’의 집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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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고 집행의 주체를 정부 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 광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정부조직법｣(2016)이 제시하는 바를 따르면, 국가의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기

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나뉜다. 두 기관의 차이는 행정 사무의 범

위가 국가 전체에 해당 하는가 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가의 여부다. 예컨대, 기획재

정부, 국민안전처, 통계청 등 17부, 5처, 16청으로 구성된 기관은 국가 전체의 행정 사

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7개 시·도는 지

방자치단체에 속한다. 이 외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공

공기관으로 칭한다(｢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 2016). 관련 법률에 의거하면, 공

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의되는데, 정부

가 출연하여 직접 설립하거나, 기관 운 에 일부 지배력을 갖고 있을 때 해당 기관은 공

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1) 공공기관은 국가적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에서 중앙 및 지방 행정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기관 운 의 측면에서 성격이 다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정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운용하는 광고의 형식적 측

면은 물론 그 주제와 목적 등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정부 광고 연구의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 광고와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 연구의 사례가 많지 않고, 연구의 

범위 또한 아직은 제한적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특히 내용 분석의 방법을 이

용하여 탐색적 차원에서 정부 광고의 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단일 매체 광고에 국한하여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이다(예: 심성욱·김민희·임예지, 2015; 조현인·김유

경, 2013). 본 연구에서는 정부 광고를 일반적 집행 현황을 포함하는 형식적 측면의 특

징 및 내용적 속성을 종합하여 살펴보고자 하므로, 관련 선행 연구를 광고의 형식과 내

1)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을 공기업으로 다시 분류한다. 공기업은 자체 사업을 통해 수입을 내는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나 한국관광공사 등이 그 예이며, 준정부기관은 주로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 집행

하는 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공기관은 공

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있다(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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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라는 두 가지 분석의 차원으로 나눈 후 각각의 차원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들이 제

시하는 결과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광고 형식 차원의 연구

광고의 ‘형식’에는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조적 장치들이 포함된다. 가령, 광고의 스

토리를 전달하는 프레임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수용자로 하여금 메시지

의 의도에 맞추어 태도를 변화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 광

고는 공적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회 다양한 구성원 그룹 간 논란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 반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련성이 낮은 이슈라고 판단하고, 광고 메시

지에 무관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1997년 공보처가 실시한 설문 조사는 정

부 광고에서 권장하는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 는데, 41%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정부 광고의 내용이 자신과 무관한 주제라고 인식한다고 응답하 다(유종숙, 

2004 재인용). 또한 2000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사한 국내 정부 광고의 문제점 설

문에서도,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유

종숙, 2004 재인용). 이 같은 결과를 통해 과거 집행되었던 정부 광고에 적용된 형식이 

수용자로 하여금 광고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거나, 태도 변화 또는 특정 

행위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동기 부여를 일으키지 못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인식 

변화나 행동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메시지의 형식이 대중의 관점에서 수용되지 못

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동기 체계가 히긴스(Higgins, 1997)가 제시한 조절 초점 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이다. 히긴스에 따르면, 조절 초점은 향상 초점과 예방 초점으로 이루

어진다. 먼저 향상 초점은 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득이 주어지는 상황과 관련이 있

다. 이 때문에 이상적인 결과에 대한 니즈가 형성된 사람은 향상 초점을 바탕으로 행위

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형성된다. 반대로 예방 초점은 어떤 행위로 인해 주어지는 손실

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의무, 예방에 대한 니즈가 예방 초점으로 연관되며, 이는 곧 기대

되는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조절 초점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점화 가능하다(양윤·김신혜, 

2011; Halamish, Liberman, Higgins, & Idson, 2008). 이는 광고 메시지에 적용된 

프레임이 촉진 프레임인지 혹은 예방 프레임인지에 따라 점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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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재와 한미정(2015)은 TV에 집행된 정부 광고의 프레임 유형을 향상 프레임과 예

방 프레임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그 결과, 향상 프레임을 사용한 광고가 예방 프레임

을 적용한 광고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다수의 공익광고

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권유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에 주로 향상 프레임이 적

용되었다고 해석하 다. 반면, 예방 프레임의 경우는 주로 문제 해결에 대한 효능감을 

심어 주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는 광고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

다. 이러한 결과는 광고가 내포하고 있는 목적이 행동 유발인지, 또는 경각심을 일깨우

는 인식 변화인지에 따라 광고에 적용된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

라서 광고의 목적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프레임을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

이 될 것이다.

또한 이병관과 윤태웅(2012)은 20년간 국내에서 수행된 정부 광고 효과 연구를 

대상으로 종합적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 특히 메시지의 프레임 유형이 광고 태도와 

행동 의도에 미치는 효과 크기와, 이 관계에 향을 미치는 조절 변인들을 살펴보고 그 

효과 크기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 다. 그 결과, 정부 광고의 메시지로 인한 태도 변화는 

향상 프레임에서 더 호의적으로 나타난 반면, 행동 의도는 예방 프레임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개한 성민재와 한미정(2015)의 내용 분석 연구에서 연구자

들은 주로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광고에 향상 프레임이 적용되고, 태도 변화와 관련된 

광고물에 예방 프레임이 적용되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결과에 이병관과 윤

태웅(2012)의 메타분석 결과를 적용해 본다면, 집행된 광고 메시지의 설득 목적에 적

합하지 않은 프레임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광고 목적과 프레임 유형 

간의 적합성의 관점에서, 집행된 광고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광고 내용 차원의 연구

정부 광고에서 ‘내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주제다. 정부 광고는 종종 공익광고

라는 용어와 혼용됨을 언급했는데, 앞서 기술한 것처럼 공익광고는 광고의 메시지가 

내포한 공적 이슈에 집중한 표현이다. 따라서 광고 메시지 내에서 어떠한 공적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지 그 주제를 확인하는 것은 정부 광고 내용 분석에 매우 중요하다

고 할 것이며, 실제로 국내 대다수 정부 광고 내용 분석 연구는 광고 콘텐츠의 주제를 분

석하고 있다(예: 김병희, 2012; 김유경·최창원·주은숙, 2007; 원이범·김희정, 

2013; 유종숙, 2004; 조현인·김유경,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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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고의 주제 측면에서 내용 분석을 한 연구들은 대체로 광고 메시지에서 다

루는 중심 소재를 파악하고,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 양태를 비교함으로써 패턴을 

파악하는 형식을 띤다. 몇몇 예를 살펴보면,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제 분석을 들 

수 있다. 유종숙(2004)은 20년간 인쇄 매체에 집행된 국내 정부 광고를 총 24개의 주

제로 분류하 다. 그리고 그 추이가 연도별, 그리고 정권별로 어떻게 변화하 는가를 

살펴보고, 시대적 사건과 정권의 정책 방향성을 근거로 빈도 분석 결과를 해석하여 시

사점을 제시하 다. 한편, 김병희(2012)는 TV에 집행된 국내 정부 광고의 주제를 아홉 

가지로 나누어 조사하고, 공익광고 태동기, 도입기, 성장기로 이어지는 기간을 기준으

로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선행된 유종숙(2004)의 연구와 다르게 정부 광고 

역의 자생적 변화의 관점에서 패턴을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 광고 주제의 양상을 비교하는 또 다른 기준은 문화이다. 예를 들어, 김유경, 

최창원, 그리고 주은숙(2007)은 한국, 일본, 미국 TV에서 집행된 정부 광고의 주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 고, 원이범과 김희정(2013)은 국내 TV 정부 광고

를 중국의 사례와 비교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광고 주제를 살

펴본 연구가 존재한다. 예컨대, 조현인과 김유경(2013)은 국내 정부 광고가 유료 또는 

무료 광고로 나누어진다는 데 착안하 다. 이 연구는 TV를 통해 집행된 국내 정부 광고

를 8개의 주제를 기준으로 코딩하 다. 그리고 광고주에 따라 주제의 패턴이 어떠한 양

상을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분석 기준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 요소가 모두 중심 소재에 한정되어 있

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심 소재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내용’ 요소에 포함할 수 있다. 

일례로, 정보 내용(information content)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광고에 나타난 정보적 

내용은 소비자를 설득하거나, 소비자의 반응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Abernethy & Franke, 1996). 레스닉과 스턴(Resnik & Stern, 1977)은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 유형 열네 가지를 제안하면서, 광고가 14개 정보 유형에 해당

하는 정보 단서 중 하나라도 포함할 경우 정보적인 광고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 분석 체계를 적용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광고 표본에 얼마나 많은 유형의 

정보 단서가 있는지 정보량을 합산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관련하여, 문 숙

(2007)은 레스닉과 스턴의 체계를 연구에 적용하여, 1985년, 1994년, 2004년에 집행

된 국내 잡지 광고 중 상업광고를 대상으로 정보량을 분석하 다. 시차별로 분석한 결

과, 정보 단서가 하나도 없는 광고의 비중이 줄고 정보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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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는데, 광고의 정보 단서가 1개인 비중이 가장 높았던 1994년 대비 2004년에는 정보

량이 3개 이상인 광고물이 정보 단서가 1개인 광고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 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국내 잡지 광고의 정보성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해석하 다. 정부 광고의 역은 일반 상업광고와 같이 상품을 광고하는 것에서부터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는 곧 효과적인 대중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광고의 다양한 정보성이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광고물을 대상으로 광고의 정보성을 내용 분석 한 연

구는 부재한 상황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광고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정보의 내

용과 정보량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추가로, 광고 메시지에 암묵적으로 포함된 구체적인 ‘목적’ 또한 내용 요소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유목을 구체화함으로써 새로운 ‘내용’ 요소 분석 기준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TV, 인쇄 매체, 혹은 옥

외 매체 등 단일 매체에 집행된 정부 광고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 으며, 대체로 TV 광

고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매체 비중이 가장 높은 인쇄 매체를 중심으로 하되(허핑턴

포스트코리아, 2016), 기타 매체를 통해 집행되는 정부 광고의 특징이 어떠한지 살펴

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정부 광고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상업광고와 구별되

는 정부 광고의 특징은 광고주, 즉 광고의 집행 주체와 목적이라는 두 가지 차이에서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 광고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유형이며(한국언론

진흥재단, 2016),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정부 조직 및 공공기관에 의해 사

회적 현안(pending issue)이나 공공의 문제(public matter)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다(김재휘·김희연·부수현, 2012). 또한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중의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

상업적 성격을 띤다(Weiss & Tschirhart, 1994). 이렇듯 광고의 집행 주체와 목적은 

정부 광고를 주로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광고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광고의 집행 주체와 그 목적을 기준으로 내용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정부 광

고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일 것으로 판단하 다. 

아울러 본 연구는 상기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정부 광고의 분류 체계에 주

목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 광고에 대한 분류가 학계는 물론 관련 광고의 집행

을 대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에서조차 그 이해 기준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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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정부 광고를 분류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광고 관

리 업무의 필수 사항이고 또한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

계에서는 정부 광고에 대한 타 광고와의 차별적 정의만 통용되고 있을 뿐 분류 체계의 

필요성 혹은 중요성을 확인하려는 관심은 소홀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의 광고 및 지

자체와 유관 기관들의 광고 집행을 대행하고 사후 효과 조사 등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

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차 관련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리, 보관, 검색하기 위한 

하위 범주를 설정하는 체계적인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형식 및 내용 측면에서 정부 광고의 전반적 집행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현행 정부 광고 분류 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을 개선할 새로운 분류 체계

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정부 광고 주체에 따라 집행 매체, 광고의 주제, 광고의 목적, 정보 내용에 있어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정부 광고 목적에 따라 집행 매체 및 메시지의 조절 초점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정부 광고의 주체 및 집행 매체에 따라 논란이 되는 주제의 광고 집행은 어떠한 차이

가 있는가?

3.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선정

본 연구는 2014년 4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국내에서 집행된 정부 광고 중에서 

TV와 인쇄 매체에 집행된 광고를 내용 분석의 대상으로 하 다. 본 조사에 사용된 광고 

표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취합하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보

유하고 있는 광고물은 조사 기간 동안 국내의 TV 및 인쇄 매체를 통해 집행된 정부 광고

가 광고주에 따라 분류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 부합하는 광고물만을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 광고의 집행 대행 기관으로서 해당 기간에 집행

된 모든 정부 광고의 내역을 수록하고 있어 대표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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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TV와 인쇄 매체 광고를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은 TV는 시청각적 요소

를 모두 사용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표현이 가능하므로 정부 광고에 대한 수용

자의 반응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

며, 인쇄 매체의 경우 정부 광고의 주 집행 매체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

해 선정된 광고물은 중복 집행된 광고를 배제한 총 327편이며 문헌 고찰을 통해 정부 

광고의 내용 분석을 위한 유목을 추출하고, 연구의 표본이 각 유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 다. 아울러, 정부 광

고를 좀 더 세 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광고의 집행 주체, 즉 광고 기관과 광고의 목적을 

중심으로 기타 주요 항목들과의 교차 분석을 실시하 다. 

2) 코딩 및 코더 간 신뢰도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광고물에 대한 코딩은 서울 서북부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두 명

의 광고학 전공 석사 연구원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코더들은 실제 코딩을 하기 전에 해

당 자료의 코딩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각 코딩 항목에 대한 

코드북(code book)과 지침서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코딩 연습을 하도록 하 다. 코딩 

연습 결과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코더와 연구원들은 몇 차례의 협의 세션을 가졌고, 이

를 통해 코딩 체계를 수정하 다. 그 후 각 분석 유목에 대한 코더 간의 신뢰도

(inter-coder reliability) 확보를 위해 전체 표본의 약 12% 수준에 해당하는 40개의 

TV 및 인쇄 광고를 무작위 추출하여 코더 간 상호 교환 코딩을 실행하 다. 이후 그 결

과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 으며, 신뢰도의 측정은 페로(Perreault)와 레이(Leigh)

의 Ir 계수2)를 활용하 다. 신뢰도의 측정 결과, 모든 항목의 Ir 계수는 모두 .80 이상으

로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코더들의 코딩 작업

이 숙달되었다고 판단된 이후, 수집된 광고를 코딩 시트에 일관성 있게 코딩하도록 하

다.

2) Perreault와 Leigh’s Ir 계수 공식: [F0/Nᐨ(1/K)][K/(K-1)].5

F0 ＝ 합의된 빈도(frequency of observed agreement), N ＝ 전체 코딩 수(total number of pair-wise 

judgment), K ＝ 각 코딩 항목의 범주 수(the number of categories into which the responses can be 

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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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유목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정부 광고의 내용 분석에 적합한 요소들을 추출하

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분석 유목의 세부 내역과 코딩을 위한 각각의 하위 항목은 다음

과 같다.

(1) 광고의 주체

｢정부조직법｣(2016)과 ｢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2016)에 따르면, 중앙행정기

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분류된다. 업무 성

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광고의 목적이나 주제 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2016)상의 정부 기관 분류와 심성욱 외(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기관 분류 방식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시, 도, 군), 공

공기관 총 3개의 하위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 다. 

(2) 광고의 집행 매체

광고에 스토리가 있는 경우, TV가 인쇄 매체에 비해 메시지 전개에 다소 용이할 수 있

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체별로 집행된 광고의 성격이 다를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광고의 집행 매체는 어떠하며, 또한 집행 매체가 TV인가 또는 

인쇄 매체(신문/잡지)인가에 따라 주제, 광고주 등 광고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이에 표본 광고물을 집행 매체에 따라 분류하 으며, 동일 매체 내

에서 여러 버전으로 집행된 광고는 콘셉트(concept)가 다른 경우에만 서로 다른 광고

로 구분하 다. 

(3) 광고의 유형

본 분석 유목은 기존 정부 광고 분류 체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시하는 여섯 가지의 기존 정부 광고 분류 체계3)를 참

고하여 행정 공시 광고, 시책 알림 광고, 의견 제시 광고, 공익 활동 광고, 프로모션 활동 

3) 행정 광고, 시책 홍보 광고, 의견 광고, 긴급 쟁점 광고, 공공 봉사(공익) 광고, 상품 및 서비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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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상품 및 서비스 광고, 기타 광고 등 총 7개의 새로운 분류 체계를 설정하 다.

(4) 광고의 주제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주제 유형은 수용자의 반응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다뤄져 왔다. 예컨대, 대부분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공익광고는 메시지가 수용자 개인

과 관련될수록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이다(조용석·황장

선, 2007). 정부 광고 혹은 공익광고를 대상으로 수행된 내용 분석 연구에서도 광고의 

주제는 핵심 분석 유목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예: 김유경·최창원·주은숙, 2007; 

심성욱·김민희·임예지, 2015; 원이범·김희정, 2013; 조현인·김유경, 2013). 이

에 본 연구는 심성욱 외(2015)의 연구와 조현인과 김유경(2013)에서 사용된 분석 유

목을 토대로 국민 생활/윤리/가치관, 건강/보건/안전, 환경/교통, 문화, 경제/노동, 교

육, 기타 총 7개의 세부 주제를 구성하 다. 

(5) 광고의 목적

정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집행하는 광고의 목적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고 노출 이후 인식의 변화를 거쳐 행동에 이르기까지 단계를 거

쳐 광고의 효과가 형성된다는 단계적 효과 모형(Hierarchy of Effects of Model)을 반

하여(Lavidge & Steiner, 1961), 일반 공지, 정보 제공, 인식 변화, 행동 유발 총 4개

의 단계별 광고 목적을 분석 유목으로 설정하 다.

(6) 광고의 정보적 내용

수용자를 설득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 광고의 성격을 감안한다

면, 광고 메시지에 어떠한 정보적 내용을 포함하여 설득의 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

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광고에 나타난 정보 내용(information con-

tent)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정보적인 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비자들이 

구매와 관련한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단서를 충분히 제공하는가의 여부

에 달려 있다(Resnik & Stern, 1977). 정부 광고 또한 특정 정보의 제공이라는 광고 본

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광고의 정보적 단서 파악을 위해 

사용되는 측정 도구 중 가장 활용도가 높고 설명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레스닉과 

스턴(Resnik & Stern, 1977)의 14개 정보 항목(가격, 품질, 성능, 성분 또는 내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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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특별 제공, 맛, 양, 포장, 보증, 안전성, 독립 조사, 자사 조사, 새로운 아이

디어)을 사용하 다.4) 

(7) 광고 메시지의 조절 초점 

메시지는 광고 전략의 수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실행 요소의 하나이며, 어떠한 메시지 

전략을 실행하느냐에 따라 광고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허종호 외, 2013). 이와 같은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광고와 메시지 간의 관계는 내용 분석의 대상으로서 고

려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광고의 메시지가 주로 특정한 행동을 촉구하며 유

발하고자 하는 향상 촉구의 메시지인가 또는 반대로 광고를 통해 대중의 행동을 미리 

억제하고 지양하고자 하는 예방적 메시지인가를 파악하고자 하 다. 예를 들어, 금연 

주제의 광고에서 건강의 증진과 활력을 강조한 메시지는 향상 초점(promotion-fo-

cused)에 맞춰진 메시지로 볼 수 있으며, 폐암의 예방을 위해 금연을 권장할 경우 질병

을 예방하는 안전 욕구에 소구하려는 예방 초점(prevention-focused)에 해당되는 메

시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히긴스 외(Higgins et al., 2003)의 연구에서 제안하는 메시

지의 조절 초점 유형을 바탕으로 향상 초점 메시지, 예방 초점 메시지, 기타 총 3개의 항

목을 사용하 다.

(8) 광고의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은 광고의 효과를 높이는 주요한 요소로서, 광고와 제품, 그

4) 총 14개 정보 항목별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음. ① 가격(price value): 제품(서비스)의 가격 또는 가치

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 ② 품질(quality): 제품(서비스)의 차별적 품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 ③ 성능

(performance): 제품(서비스)의 이용 시 효과를 언급하고 있는가? ④ 성분 및 내용물(content): 서비스의 

경우, 하위 프로그램을 명시하거나 설명하는 경우이며, 상품의 경우 구성 성분 및 내용물을 명시하고 있는

가? ⑤ 이용 안내(Contact Point): 행사 일정, 장소 등의 시공간적 정보나 정보 제공 담당자를 담고 있는가? 

⑥ 특별 제공(special offers): 일정 기간 동안 가격 이외의 특별 판매 서비스가 시행되는가? ⑦ 맛(taste): 

맛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만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가? ⑧ 양(nutrition): 제품 양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다른 제품과의 비교가 제시되어 있는가? ⑨ 포장(packaging or shape): 제품의 포장 단위, 형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가? ⑩ 보증(guarantees and warranties): 제품 구매 이후의 보증, 보상, 사후 서비

스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가? ⑪ 안전성(safety): 타 제품과 비교하여 안전하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가? ⑫ 독립 조사(independent research):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독립된 연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가? ⑬ 자체 조사(company research):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자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제

시되어 있는가? ⑭ 새로운 아이디어(new idea): 새로운 콘셉트로 제작된 제품(서비스)이라는 내용 또는 관

련 이익이 제시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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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브랜드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 등에 긍정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ho & Leckenby, 1999; 이승연·조창환, 2011; 최민욱, 2011; 황장선·김은혜·

조정식, 2006). 따라서 기존 연구에 근거할 때 정부 광고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상호

작용성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광고의 상호작용성 포함여

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용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 일방향의 광고와 수용자의 참여

(예: QR코드를 통한 이벤트 응모)를 유도하는 양방향 참여형 광고로 분석 항목을 설정

하 다. 

(9) 광고의 표적 청중

본 분석 유목은 정부 광고가 누구와 커뮤니케이션하려고 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 특정 연령층, 특정 지역민, 특정 직업군, 성별, 기

타 총 6개의 표적 청중으로 항목을 세분화하 다. 

4. 분석 결과

1) 정부 광고 일반 현황

첫 번째 연구문제로서, 국내 정부 광고의 내용 및 형식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집행 현황

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 각 분석 유목과 세부 항목에 대한 기술 통계

량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서 정부 광고의 집행 주체는 공공기관이 48.6%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지방자치단체(30.9%), 중앙 정부(20.5%)의 순인 것

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항목 세부 항목 빈도 퍼센트 (%)

광고 주체

중앙 정부   67   20.5

지방자치단체 101   30.9

공공기관 159   48.6

합계 327 100.0

표 1. 정부 광고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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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고의 집행 매체의 경우, 분석 대상인 TV와 인쇄 매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인쇄 매체가 전체의 60.9%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광고 집행이 신문과 잡지 등 인

쇄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참조).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정부 광고의 메시지 실행 전략을 분석하 다. 먼저, 정부 광고

의 정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광고의 상품(예: 공공재, 지역 토산품 등) 또는 서비스(예: 

공공 정책 등)의 ‘성분 및 내용물’ 및 ‘이용 안내’와 관련된 내용이 각각 41%를 차지하여 

항목 세부 항목 빈도 valid % Chi-square test

정보 단서

가격 7 2.1 χ2 ＝ 299.599***

품질 25 7.6 χ2 ＝ 234.645***

성능 100 30.6 χ2 ＝ 49.324***

성분 및 내용물 134 41.0 χ2 ＝ 10.645***

이용 안내 134 41.0 χ2 ＝ 10.645***

특별 제공 6 1.8 χ2 ＝ 303.440***

맛 4 1.2 χ2 ＝ 311.196***

영양 6 1.8 χ2 ＝ 303.440***

포장 1 0.3 χ2 ＝ 323.012***

보증 9 2.8 χ2 ＝ 291.991***

안전성 35 10.7 χ2 ＝ 201.985***

독립 조사 자료 7 2.1 χ2 ＝ 299.599***

자체 조사 자료 8 2.4 χ2 ＝ 295.783***

새로운 아이디어 37 11.3 χ2 ＝ 195.746***

정보 내용의 항목별 중복 포함. ***p ＜ .001.

표 3. 정부 광고의 정보 내용

항목 세부 항목 빈도 퍼센트 (%)

매체 
TV 128   39.1

인쇄 199   60.9

합계 327 100.0

표 2. 정부 광고의 집행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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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비중을 보 다(<표 3> 참조). 정보 내용의 분포 차이는 유의 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이어서 본 연구는 국내 정부 광고의 정보량을 확인하 다(<표 4> 참조). 광고에 

한 가지 이상의 정보적 단서를 포함하는 경우 정보적 광고로 분류할 수 있다는 레스닉

과 스턴(Resnik & Stern, 1977)의 제언에 따라, 연구 대상 정부 광고 중 79.8%가 정보

적인 것으로 확인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량이 1개인 표본이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 으며, 정보량이 2개인 경우(27.2%)와 정보적 단서가 하나도 없는 경우

(20.2%)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일반 상업광고의 정보량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문 숙(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잡지 광고의 정보성은 세 기간

(1985년, 1994년, 2004년)에 걸쳐 증가 추세를 보 고, 2004년 표본의 경우, 정보 단

서가 하나도 없는 광고는 전체의 9.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정보량의 차

이는 다음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정부 광고를 다룬 다수 연구에서 공공의 의

제를 다루는 광고는 감성적 소구가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Flora & Mailbach, 

1990; Bagozzi & Moore, 1994; Lee & Davie, 1997; Solomon & DeJong, 1997; 

김유경 외, 2007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조현인과 김유경(2013)은 정부 광고의 수용

자가 대체로 광고 주제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 메시지가 많이 사용되

는 것으로 추론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대, 정부 광고의 경우 서비스나 제품 품질 

항목 정보량 (개) 빈도 퍼센트 (%)

정보 내용

0 66 20.2

1 106 32.4

2 89 27.2

3 44 13.5

4 17 5.2

5 3 0.9

6 0 0.0

7 2 0.6

합계 327 100.0

Chi-square test χ2 ＝ 224.245, p ＝ .000

표 4. 정부 광고의 정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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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위한 실증적 정보들이 생략되고 대신 감성적 메시지가 주로 제시되므로 정부 광

고의 정보성이 일반 상업광고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메시지의 조절 초점에 따른 정부 광고의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향상 초점 메

시지를 사용하는 광고가 56.3%로 다수를 차지하 다. 이는 대부분의 정부 광고가 대

중에게 부정적인 측면의 예방을 강조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

적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분포의 차이는 유의 수준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정부 광고의 상호작용성 포함 여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광고(96.9%)에서 사

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표 6> 참조), 분포의 차이는 유의 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마지막으로 정부 광고의 표적 청중은 총 6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 고, 집

행된 광고의 절반 이상이 전 국민(54.7%)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은 특정 지역민(12.5%)을 광고의 표적 집단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

조). 분포의 차이는 유의 수준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항목 세부 항목 빈도 퍼센트 (%)

상호작용성
일방향 317 96.9

양방향, 참여형   10 3.1

합계 327 100.0

Chi-square test χ2 ＝ 288.223, p ＝ .000

표 6. 정부 광고의 상호작용성

항목 세부 항목 빈도 퍼센트 (%)

메시지 조절 초점

향상 초점 메시지 184 56.3

예방 초점 메시지   72 22.0

기타   71 21.7

합계 327 100.0

Chi-square test χ2 ＝ 77.413, p ＝ .000

표 5. 정부 광고 메시지의 조절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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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광고의 분류 체계

두 번째의 연구문제는 기존 정부 광고의 분류 체계를 살펴보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 광고의 분류를 

위해 실무에서는 <표 8>과 같이 행정 광고, 시책 홍보 광고, 의견 광고, 긴급 쟁점 광고, 

공공 봉사 광고(공익광고), 상품 및 서비스 광고의 여서 가지 유형을 사용해 오고 있다.

행정 광고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법적 의무 조항 광고이며, 시책 홍보 광고는 중

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며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홍보(PR)성 광고이다. 의견 광고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광고이며, 긴급 쟁점 광고는 돌발 사태나 긴급 상황에서 대처 방안을 제시하거

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광고다. 공공 봉사 광고(공익광고)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계도하는 광고이며, 상품 및 서비스 광고는 정부 

투자 기관이나 정부의 특별 법인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것으로 일반 상업광고의 

목적과 같다(김상훈·안대천·2012; 최일도·허웅, 2012).

상기 분류 체계는 광고 집행의 주체, 즉 광고주 중심의 내용적 분류 체계라 할 수 

있겠다. 본 방식에 따라 정부 광고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각 유형별로 광고 내용

에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개개의 의미 규정에는 별 무리가 없으나, 그 분류 체계

가 실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 광고를 하위 

항목 세부 항목 빈도 퍼센트 (%)

표적 청중

전 국민 179 54.7

특정 연령층 27 8.3

특정 지역민 41 12.5

특정 직업군 19 5.8

성별 1 0.3

기타 60 18.3

합계 327 100.0

Chi-square test χ2 ＝ 377.826, p ＝ .000

표 7. 정부 광고의 표적 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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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는 체계가 의미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특정 분류 방식

이 실제적으로 기능하려면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는 광고의 맥락을 탄력적으로 식별하

고, 이러한 광고물에 대한 접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기 분류 체계를 본 연구에 적용해 본 결과, 코더의 해석에 따라 여러 항목

이 한 광고물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전체 표본의 약 12%

인 40개의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 시험 코딩에서 코딩자 간의 일치도가 68% 이하로 낮

게 나타남으로써 이는 신뢰 가능한 분류 체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즉, 기존 

6개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정부 광고의 내용들이 상호 배제적으로 분류될 수 없

으며, 다수의 광고 유형이 중복 포함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분석된 

코딩에 대하여 두 코딩자가 재협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코딩 신뢰도가 확

보되지 못하 다. 요컨대 기존의 여섯 가지 유형은 실무적 분류 체계라기보다는 구분

과 범주화의 의미를 지니며, 실제 활용될 수 있는 분류 체계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분류 체계에 대한 

재검토 또는 대안 체계의 모색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

을 거쳤다. 첫째, 정부 광고 분류 체계 수립과 관련된 문헌 조사 및 현행 체계의 장단점

구 분 정 의

행정 광고
정부 광고의 대중을 이루는 것으로서 공시, 공고, 안내, 입찰, 공람, 모집 등 법적 의무조항 

광고

시책 홍보 광고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PR 성격이 짙은 것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법규, 행정 서비스 

등을 추진할 때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 지지를 구하며 나아가 정책 목표 실현에 원

활을 기하기 위한 상품 판매 촉진적 광고

의견 광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광고

긴급 쟁점 광고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나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광고

공공 봉사 광고

(공익광고)
정책 집행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 계도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광고, 예를 들면 교

통, 환경, 질서, 도덕심 앙양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닌 광고

상품 및 서비스 광고
정부 투자 기관 및 일부 특별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으로서 일반 상업광고

와 그 성격이 유사

출처: 김상훈·안대천, 2012; 최일도·허웅, 2012.

표 8. 현행 정부 광고의 분류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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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 다. 문헌 자료는 국내 정부 광고를 주제로 발표된 연구 논문과 해외의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 다. 둘째, 미국, 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정부 

광고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하 으며 국내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반 하고자 

하 다. 특히 분류의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에서 집행된 정부 광고물을 

참조하여 각국의 광고에서 두드러지는 주제와 표현 전략 등을 국내의 경우와 비교하

고, 이를 통해 우리의 상황에 부합되는 분류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위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분류 체계가 분류 틀의 측면에서 다른 분류 방식에 비하여 논

리적으로 망라성, 배타성, 단순성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를 현재 제작되어 집행되고 

있는 정부 광고의 사례에 적용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실적 적용의 가능성을 점검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광고의 새로운 분류 체계 수립을 위해 1) 기존 6개 유

형에 따른 분류 방식을 기본으로 이를 수정 및 보완하는 방향, 2)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정

부 광고의 주제 역을 반 하는 분류 방안, 그리고 3) 광고의 목적에 따른 분류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광고의 유형에 따른 총 7개(행정 공시, 시책 알림, 의견 제시, 공익 

활동, 프로모션 활동, 상품 및 서비스, 기타)의 항목을 설정하고 대상 327개 표본을 분

류하 다. 분석의 결과, 전체 표본 중 프로모션 활동 광고가 30.6%를 차지하여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 으며, 그 다음으로 행정 공시(29.4%), 공익 활동(13.1%)과 상품 

및 서비스(13.1), 시책 알림(9.2%), 의견 제시(2.8%), 기타(1.8%)의 순으로 분류되

항목 세부 항목 빈도 퍼센트 (%)

유형

행정 공시 광고 96 29.4

시책 알림 광고 30 9.2

의견 제시 광고 9 2.8

공익 활동 광고 43 13.1

프로모션 활동 광고 100 30.6

상품, 서비스 광고 43 13.1

기타 6 1.8

합계 327 100.0

Chi-square test χ2 ＝ 185.284, p ＝ .000

표 9. 정부 광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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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유의 수준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9> 참조).

두 번째 분류 체계의 방안으로서, 정부 광고의 주제 역에 따른 분류는 총 7개 항

목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그 결과, 최근 집행되고 있는 정부 광고는 문화(23.9%)와 

관련된 주제나 환경 및 교통(16.5%), 국민 생활, 윤리, 가치관(16.2%), 건강, 보건, 안

전(15.3%)의 주제 순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0> 참조). 분포 차이는 

유의 수준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마지막으로 정부 광고의 목적별 분류는 일반 공지, 정보 제공, 인식 변화, 행동 유

항목 세부 항목 빈도 퍼센트 (%)

목적

일반 공지 145 44.3

정보 제공 61 18.7

인식 변화 43 13.1

행동 유발 78 23.9

합계 327 100.0

Chi-square test χ2 ＝ 72.743, p ＝ .000

표 11. 정부 광고의 목적

항목 세부 항목 빈도 퍼센트 (%)

주제

국민 생활, 윤리, 가치관 53 16.2

건강, 보건, 안전 50 15.3

환경, 교통 54 16.5

문화 78 23.9

경제, 노동 31 9.5

상품 30 9.2

교육 24 7.3

기타 7 2.1

합계 327 100.0

Chi-square test χ2 ＝ 88.887, p ＝ .000

표 10. 정부 광고의 주제



26

발의 4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 분석의 결과, 전체 표본 광고 중 ‘일반 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가 44.3%(145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광고 수용자의 행동 유발

(23.9%), 정보 제공(18.7%), 인식 변화(13.1)를 목적으로 광고가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1> 참조). 분포의 차이는 유의 수준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3) 주요 변인 간의 유의성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연구문제는 정부 광고의 집행 주체와 광고의 목적을 중심

으로 주요 변인 간 관계의 유의성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분석 방법은 주로 교

차 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이 이용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피셔의 정확 검정을 사용하

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광고 집행 기관별 집행 매체

본 연구에서는 정부 광고의 집행 주체, 즉 광고의 기관과 집행 매체 간의 관계를 알아보

고자 하 다. <표 1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분석 대상 327개 광고의 집행 기관별 

매체 집행의 특징은 중앙 정부의 경우 TV 매체를 활용한 집행이 40건(59.7%)으로 주

로 TV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

에는 인쇄 광고의 비중이 각각 69건(68.3%), 103건(64.8%)을 차지하여 매체 운용의 

구분

광고 주체
전체

(%)중앙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집행

매체

TV
40

(59.7)
32

(31.7)
56

(35.2)
128

(39.1)

인쇄 매체
27

(40.3)
69

(68.3)
103

(64.8)
199

(60.9)

합계
67

(100.0)
101

(100.0)
159

(100.0)
327

(100.0)

Chi-square test χ2 ＝ 5.274, p ＝ .000

표 12. 정부 광고 주체별 집행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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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중앙 정부의 광고 집행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매체 유형별로 집행 기관

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χ2 ＝ 15.274, p ＝ .000).

(2) 광고 집행 주체별 광고의 주제

정부 광고의 집행 주체에 따른 광고 주제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 

정부의 광고는 전체 67개의 광고 중 ‘건강, 보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26건(38.8%)

으로 제일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는 101개 중 ‘문화’를 주제로 하는 광고가 52건

(51.5%), 공공기관은 159개의 광고가 전 주제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환

경, 교통’과 관련한 내용이 31건(19.5%)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주별 주

제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 수준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구분

광고 주체
전체

(%)중앙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광고 

주제

국민 생활, 
윤리, 가치관

18
(26.9)

9
(8.9)

26
(16.4)

53
(16.2)

건강, 보건, 안전
26

(38.8)
1

(1.0)
23

(14.5)
50

(15.3)

환경, 교통
1

(1.5)
22

(21.7)
31

(19.5)
54

(16.5)

문화
3

(4.5)
52

(51.5)
23

(14.5)
78

(23.9)

경제, 노동
13

(19.3)
2

(2.0)
16

(10.1)
31

(9.5)

상품
0

(0.0)
9

(8.9)
21

(13.2)
30

(9.2)

교육
6

(9.0)
3

(3.0)
15

(9.4)
24

(7.3)

기타
0

(0.0)
3

(3.0)
4

(2.4)
7

(2.1)

합계
67

(100.0)
101

(100.0)
159

(100.0)
327

(100.0)

Chi-square test χ2 ＝ 133.944, p ＝ .000

표 13. 정부 광고 주체별 광고의 주제



28

(3) 광고 집행 주체별 광고의 목적

정부 광고의 집행 주체별 광고 목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광고의 기관과 광고 목적에는 유의 수준 

p ＜ .0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의 경우 전체적으

로 일반 공지, 정보 제공, 인식 변화, 행동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가 각기 비슷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행동 유발’ 광고가 23건(34.3%), ‘인식 변화’ 광고가 22건

(32.8%)으로 두 목적이 6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 ‘일반 공지’ 목적의 광고가 70건으로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공공

기관은 ‘일반 공지’가 69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행동 유발’ 36건(22.6%), 

‘정보 제공’ 35건(22.0%) 등 세 가지 목적에 분산되어 있었다.

(4) 광고 집행 주체별 정보 내용

본 연구에서는 정부 광고의 집행 주체별 광고에 담긴 정보 내용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분석을 위해 교차 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 고, 결과는 <표 1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의 광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보 내용은 이용 안내 29

구분

광고 주체
전체

(%)중앙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광고 

목적

일반 공지
6

(9.0)
70

(69.3)
69

(43.5)
145

(44.3)

정보 제공
16

(23.9)
10

(9.9)
35

(22.0)
61

(18.7)

인식 변화
22

(32.8)
2

(2.0)
19

(11.9)
43

(13.1)

행동 유발
23

(34.3)
19

(18.8)
36

(22.6)
78

(23.9)

합계
67

(100.0)
101

(100.0)
159

(100.0)
327

(100.0)

Chi-square test χ2 ＝ 72.998, p ＝ .000

표 14. 정부 광고 주체별 광고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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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성능 22건, 그리고 성분 및 내용물 18건의 순으로 정보 포함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

다. 지방자치단체의 광고에서는 성분 및 내용물 54건, 이용 안내 49건, 그리고 성능 18

구분

광고 주체 
전체

(%)
χ2 관계중앙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정보

내용

가격
2

(28.6)
1

(14.3)
4

(57.1)
7

(100.0)
    .973 N/A

품질
0

(0.0)
12

(48.0)
13

(52.0)
25

(100.0)
  8.176* b, c ＞ a

성능
22

(22.0)
18

(18.0)
60

(60.0)
100

(100.0)
11.740** c ＞ a, b

성분 및 내용물
18

(13.4)
54

(40.3)
62

(46.3)
134

(100.0)
12.288** b, c ＞ a

이용 안내
29

(21.6)
49

(36.6)
56

(41.8)
134

(100.0)
  4.699 N/A

특별 제공
1

(16.7)
3

(50.0)
2

(33.3)
6

(100.0)
  1.060 N/A

맛
0

(0.0)
2

(50.0)
2

(50.0)
4

(100.0)
  1.310 N/A

영양
0

(0.0)
2

(33.3)
4

(66.7)
6

(100.0)
  1.673 N/A

포장
1

(100.0)
0

(0.0)
0

(0.0)
1

(100.0)
  3.893 N/A

보증
1

(11.1)
2

(22.2)
6

(66.7)
9

(100.0)
  1.242 N/A

안전성
7

(20.0)
6

(17.1)
22

(62.9)
35

(100.0)
  4.035 N/A

독립 조사 자료
1

(14.2)
3

(42.9)
3

(42.9)
7

(100.0)
    .515 N/A

자체 조사 자료
0

(0.0)
0

(0.0)
8

(100.0)
8

(100.0)
  8.665* c ＞ a, b

새로운 아이디어
13

(35.1)
3

(8.1)
21

(56.8)
37

(100.0)
11.944** a, c ＞ b

a: 중앙 정부, b: 지방자치단체, c: 공공기관

정보 내용의 항목별 중복 포함. *p ＜ .05. **p ＜ .01. ***p ＜ .001.

표 15. 정부 광고 주체별 광고의 정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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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순이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성분 및 내용물 62건, 성능 60건, 이용 안내 56건, 

안전성 22건,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21건의 순으로 정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중앙 정부가 집행하는 광고에서는 정부 부처의 정책 또는 행사의 일정, 장소 등의 

시공간적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을 담고 있거나(이상 ‘이용 안내’), 특정 정책 및 공공 서비

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공공적 효과(‘성능’), 또는 그러한 시책의 하위 내용(‘성분 및 내

용물’)과 관련된 정보 내용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광고에서 주로 

확인되는 정보 내용과 비중 또한 중앙 정부의 광고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공공기관에서는 주로 공공 서비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이상 ‘성분 및 

내용물’, ‘안전성’, ‘ 양’)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어서 사용의 방법과 그에 따른 편

익(‘성능’, ‘이용 안내’), 그리고 새로운 콘셉트로 제작된 상품(서비스)이라는 정보(‘새

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광고가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각 정부 광고 기관의 행정 

기능 차이부터 정책과 제품/서비스의 성격, 광고의 목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부터 기

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는 리의 목적이 아닌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을 지녀야 하므로(조현인·김유경, 2013), 정책에 대한 이

용 안내(사용법)와 그에 따른 혜택이나 효용 등 정보의 실체가 비상업적 목적을 띤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의한 광고는 동일한 정보 내용의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재(예: 

전기, 수돗물)에 대한 구체적 구성 성분과 내용물의 정보, 구매 방법 등을 제시하는 등 

보다 상업적 정보에 가깝다. 이는 공적 업무 외에 리적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공기

관의 성격이 광고에 반 된 결과이며, 이러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소비

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반 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5) 광고의 목적별 집행 매체 

이어 정부 광고의 목적에 따라 집행 매체는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 다. 분석의 결과

는 <표 16>과 같으며, 두 변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χ2 ＝ 58.521, p 

＝ .000). 구체적으로, ‘일반 공지’와 ‘정보 제공’ 목적의 광고에서는 주로 인쇄 매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115건, 79.3%; 42건, 68.9%), ‘인식 변화’ 및 ‘행동 유발’

을 목적으로 집행하는 광고는 TV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건, 58.1%; 54

건,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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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고의 목적별 메시지 조절 초점

메시지의 조절 초점은 정부 광고의 목적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는 <표 17>

과 같다. 분석의 결과, ‘일반 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서는 다른 광고에 비해 ‘향상 

초점’의 광고 메시지가 87건(60%)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제공’ 목적

의 광고 또한 주로 ‘향상 초점’의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0건, 65.6%). 

한편, ‘인식 변화’와 ‘행동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향상 초점’이 각각 21건

(48.8%), 36건(46.%)으로 ‘예방 초점’의 메시지와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

구분

광고 목적
전체

(%)일반 공지

(%)
정보 제공

(%)
인식 변화

(%)
행동 유발

 (%)

집행 매체

TV
30

(20.7)
19

(31.1)
25

(58.1)
54

(69.2)
128

(39.1)

인쇄
115

(79.3)
42

(68.9)
18

(41.9)
24

(30.8)
199

(60.9)

합계
145

(100.0)
61

(100.0)
43

(100.0)
78

(100.0)
327

(100.0)

Chi-square test χ2 ＝ 58.521, p ＝ .000

표 16. 정부 광고의 목적별 집행 매체

구분

광고 목적
전체

(%)일반 공지

(%)
정보 제공

(%)
인식 변화

(%)
행동 유발

 (%)

메시지

조절 초점

향상 초점
87

(60.0)
40

(65.6)
21

(48.8)
36

(46.2)
184

(56.3)

예방 초점
8

(5.5)
13

(21.3)
20

(46.5)
31

(39.7)
72

(22.0)

기타
50

(34.5)
8

(13.1)
2

(4.7)
11

(14.1)
71

(21.7)

합계
145

(100.0)
61

(100.0)
43

(100.0)
78

(100.0)
327

(100.0)

Chi-square test χ2 ＝ 64.741, p ＝ .000

표 17. 정부 광고의 목적별 메시지 조절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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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다. 광고의 목적별 메시지 조절 초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χ2 ＝ 

64.741, p ＝ .000).

4) 논란이 있는 주제 광고 현황 

정부 광고의 표적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부분의 정부 광고는 

전 국민을 목표 청중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의 청중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집행된 일부 정부 광고 중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도 있다. 여기서 사회적 논란이 되는 주제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공존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고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가령, 

교육부에서 국정 교과서의 도입을 앞두고 시책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집행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 광고는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5) 그 외에

도 세부 주제의 측면에서 논란이 있는 주제의 광고를 고려하면, 고용노동부의 ‘노동 개

혁 골든타임’, ‘노동 개혁 입법 촉구’, ‘노동 개혁 양대 지침’ 광고, 국민연금공단의 ‘국민

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광고 총 6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주

제의 광고와 타 변인 간의 연관성을 검증하 다. 

5)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교과서”라고 강조했지

만, 박정희 정권과 재벌을 미화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한국기자협회보 2016.11.29., 국정 역사교

과서 공개…박정희·재벌 미화 논란).

구분

광고 주체
전체

(%)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광고 주제의

논란성

있음
4

(6.0)
0

(0.0)
2

(1.3)
6

(1.8)

없음
63

(94.0)
101

(100.0)
157

(98.7)
321

(98.2)

합계
67

(100.0)
101

(100.0)
159

(100.0)
327

(100.0)

Fisher’s Exact Test χ2 ＝ 8.543, p ＝ .025

표 18. 광고 주제의 논란성과 광고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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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은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 다. 이는 최소 기

대 빈도가 5 미만의 셀 개수가 전체의 20% 이상인 것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인데, 이 경

우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보다 피셔의 정확 검정 결과가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논의되

고 있으므로(Stokes et al., 2012) 카이제곱 검정 대신 정확 검정에 의거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다. 분석의 결과, 비록 주제의 논란성이 있는 광고의 숫자가 많지 않

아 주요 변인들 간의 유의한 관계성을 논하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논란이 되는 

주제의 광고에 대한 광고의 주체와 집행 매체 간에는 유의 수준 p ＜ .05에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 8.543, p ＝ .025; χ2 ＝ 5.010, p ＝ .036). 구체적인 결

과는 <표 18>과 <표 19>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광고의 경우 분

석의 대상인 6건의 광고 중 4건이 중앙정부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이 중 5건이 TV를 통

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및 결론

1)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정부 광고의 일반 현황과 특징을 종합적으

로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정부 광고 관련 분야의 연구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

구분

집행 매체
전체

(%)TV
(%)

인쇄

(%)

광고 주제의

논란성

있음
5

(3.9)
1

(0.5)
6

(1.8)

없음
123

(96.1)
198

(99.5)
321

(98.2)

합계
128

(100.0)
199

(100.0)
327

(100.0)

Fisher’s Exact Test χ2 ＝ 5.010, p ＝ .036 

표 19. 광고 주제의 논란성과 집행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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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본 연구는 단순히 개별 광고가 지닌 특징을 파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 광

고의 효과적 분류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의를 지닌다. 실제로 지금까지 내용 분석을 이용한 선행 연구가 매우 드물기 때문

에 분석에 사용되는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분석 틀(coding scheme)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과정에서는 타 역에서 수행된 내용 분석 연구들을 검토하여 정

부 광고의 내용 분석에 적합한 분석 항목들을 도출하 고, 다시 연구자들의 심층 논의 

과정을 거쳐 분석 항목을 정제함으로써 자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본 연구

에서 확인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 대상 국내 정부 광고의 절반가량이 공공기관(예: 한국관광공사, 한국

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에 의해 집행되고 있었다(<표 1> 참조). 이는 공공기관이 

기관 운 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수단으로 광고를 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즉,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출자 등 재정 지원에 의해 설립되고(공공기관

의 운 에 관한 법률, 2016), 이후 자체 사업을 통해 수입을 내어 운 이 되기 때문에 이

들 기관의 광고는 자주 특정한 공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업 광고의 성격을 띠게 된

다. 이러한 점은 광고 메시지가 직접적 리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기

관의 광고와 명확히 구별된다(조현인·김유경, 2013). 본 결과와 관련하여, 분석 대상 

정부 광고에 담겨진 정보 내용 중에서 ‘성분 및 내용물’, ‘성능’, 그리고 ‘이용 안내’ 정보

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표 3> 참조). 이는 전체 

정부 광고 중 다수가 공공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 

‘공공성’뿐만 아니라 리 목적으로서의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원리에 의하여 집행되

는 공공기관의 광고 특성을 상기할 때, 관광·철도·상수도 등 국민의 공공 수요를 충

족시키는 서비스 상품과 관련한 세부 정보(성분 및 내용물)와 사용자 편익 등 공공기관 

광고의 상업적 정보 역이 전체 분석 결과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한편, 국내 정부 광고는 주로 향상 초점의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표 5> 참조), 이 결과는 향상 프레임을 사용한 TV 공익광고가 예방 프레임을 적

용한 광고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한 성민재와 한미정 (2015)의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

한다. 전술하 듯이, 메시지 전략은 광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실행 요

소의 하나이다(허종호 외, 2013). 특히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중들의 변

화를 유도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성격을 띠는 정부 광고는 타 광고에 비해 메시지 전

략에 따라 광고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선행 연구들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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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는 긍정적인 메시지 틀에서는 향상 초점일 경우 광고 메시지 및 구매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인 반면, 부정적 메시지 틀에서는 예방 초점이 더 호의적인 메시지 태도

와 구매 의도를 나타냈다(양윤·김신혜, 2011). 또한, 정부 광고의 메시지로 인한 태도 

변화는 향상 프레임에서 더 호의적으로 나타났으나, 행동 의도의 변화는 예방 프레임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이병관·윤태웅, 2012). 따라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

에서 확인된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 정부 광고에서 나타나는 획일적 메시지 전략은 그 

목적과 프레임 유형 간의 적합성에 대한 면 한 검토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 327개의 광고 중에서 단 10개의 광고

만이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성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호작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광고 수용자의 제품(서비스)과 브랜드에 대한 태도, 구매 의도 등

에 긍정적 향을 줌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예: 이

승연·조창환, 2011; 최민욱, 2011; 황장선·김은혜·조정식, 2006; Cho & Leckenby, 

1999), 파악된 결과는 앞으로 정부 광고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광고 수용자와의 상호작

용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히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2) 함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제공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본 

연구는 정부 광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쇄 광고를 기본으로 TV 광고를 분석의 대

상에 포함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물론 그동안 몇몇 선행 연구

자들에 의해서 국내 정부 광고에 대한 내용 분석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

지의 연구는 TV 매체(예: 성민재·한미정, 2015; 조현인·김유경, 2013) 혹은 옥외 

매체(예: 심성욱 외, 2015)등 일부 매체 광고에 국한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 거나, 

분석 유목의 설정을 표현 전략 또는 광고 주제 등 소수에 한정(예: 김유경 외, 2007)하

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물론 그동안 행해져 왔던 연구의 결과가 정부 광

고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줬음에는 이견이 없으나, 문제는 어느 특정 

매체를 통해 집행되는 광고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거나 일부 소수의 분석 유목을 중심

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정부 광고의 특성을 제대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 분석 관련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분석 유목과 코딩 지침서를 구성하 고, 여러 광고 매체를 통해 집행된 정부 광고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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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 다. 

두 번째, 본 연구는 기존 내용 분석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재검증 및 확장하 다. 

가령, 국내 TV 공익광고의 경우 향상 초점 메시지의 사용 비중이 예방 초점보다 높으며

(성민재·한미정 2015), 광고주별로 TV 공익광고의 주제와 메시지의 표현 기법에 차

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조현인·김유경 2013) 등 이전 연구에서 주장된 내용을 재확인

하여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 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유

목을 보다 확대하여 정부 광고의 집행 기관에 따른 광고의 유형, 주제, 목적, 메시지 실

행 전략에서의 차이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것은 기존 연구 범위의 확장이라는 측면에

서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세 번째, 본 연구는 기존의 정부 광고 분류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

선하는 보다 합리적인 정부 광고 분류 체계를 제안하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광고의 유형’, ‘광고의 주제’, 그리고 ‘광고의 목적’이라는 세 가지 정부 광고의 분류 기

준을 설정하 고, 그 다음으로 각각의 분류 기준에 대하여 하위 세부 항목을 구성하

다. 본 방식에 따라 내용 분석을 시행한 결과, 기존 정부 광고의 분류를 위해 실무에서 

사용해 왔던 여섯 가지 광고의 유형(행정 광고, 시책 홍보 광고, 의견 광고, 긴급 행정 광

고, 공공 봉사/공익광고, 상품 및 서비스 광고)을 적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코딩자 간의 

낮은 일치도(신뢰도 68% 이하)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체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상기 세 가지 방식은 내용 분석의 과정에서 개별 코더 

간의 평균 90%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 으며, 향후 실질적인 정부 광고의 분류 체계

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 확인된 정부 

광고의 주요 집행 현황은 향후 향력 있는 광고를 만들고 집행하는 데 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정부 광고가 

향상 지향의 일률적인 메시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밝혔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 광고의 메시지 전략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메시지의 목적과 프레

임 간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선행 연구의 결과가 제시

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에 반 한다면, 가령 수돗물 절약 캠페

인과 같이 대중의 지각된 위험이 낮은 경우 정부 광고의 메시지 전략은 긍정적 메시지

와 향상 초점 프레임을 결합하여 제시하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병 유발을 알리는 긴

급 고지 광고와 같이 지각된 위험 수준이 높은 상황이라면 예방 초점 메시지가 대중의 



37정부 광고 내용 분석 연구

행동 유발에 효과적일 것이다(양윤·김신혜, 2011). 이렇듯 정부 광고의 기관과 집행 

매체, 광고의 목적과 정보적 내용, 그리고 기타 변인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확인한 결과

는 향후 효과적인 정부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기 위한 전략적 의사 결정 시 유용한 정

보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실제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세 가지 정부 광고의 

분류 체계(광고의 유형, 광고의 주제, 광고의 목적) 중 ‘광고의 목적’에 의한 분류 방식

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부 광고의 목적은 크게 ‘일반 공지’, ‘정

보 제공’, ‘인식 변화’, ‘행동 유발’ 총 4개의 상호 독립적이며 계층적인 하위 항목들로 범

주화되어 있다. 상기 하위 항목에 의해 광고를 분류하는 것은 다른 두 가지의 대안적 분

류 방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이점 외에도, 커뮤니케이션 효과 지표를 광고의 

분류 체계에 활용함으로써 이론적인 합리성과 분류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장점을 지

닌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일반 상업광고와는 달리 정부 광고는 

주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대중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정부 광고의 목표 청중인 대중들이 광고를 인지

(cognition)하고 태도(attitude)의 변화를 통해 실제적 행동 반응(behavior)을 보이

게 되는 연속적인 계층 관계를 광고의 분류에 반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합당한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 대중들의 태도와 관련하여 호킨스와 호크(Hawkins & Hoch, 1992)

는 태도를 인지적(cognitive), 감정적(affective), 그리고 행위적(conative) 요소로 구

분하 는데, 이는 다시 인지, 태도, 행동(behavior)으로 바꿀 수 있다(김용만 2001). 이

러한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계층적 관계로서, 가령 제품에 대한 인

지가 이루어지면 이에 반응하는 감정적 태도가 형성되고, 그 결과 구매 의도와 같은 행

동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김용만, 2001; 한상필, 1996; Lavidge & Steiner, 

1961).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 측면에서 특정 정부 광고가 이슈와 관련한 

공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이 이를 인지하도록 하려는 목적, 혹은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목적, 그리고 미래의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의지(behavioral intention)

에 향을 미치는 행동 유발의 목적 중 어느 것에 우선하여 집행되는가는 정부 광고의 

분류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정부 광고의 목적에 따른 분류 체계의 도입은 향후 개별 광고의 효과 측정과 유기

적으로 연계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적으로 광고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광고의 효과를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한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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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관점과 광고가 판매에 미치는 직접적 향을 기준으로 하는 매

출 관점이 그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광고는 제품의 판매나 브랜드 인지

도를 높이기 위해 집행되는 상업광고와 달리 비상업적이고 공공적인 성격을 띤다. 따

라서 정부 광고의 경우 매출을 광고 효과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광고에 대한 대중의 

반응, 즉 계층 효과 모형(Lavidge & Steiner, 1961)에 기반하여 ‘대중들이 송신자가 

전달한 메시지를 잘 수신하 는가?’ 또는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즉 ‘해당 

광고가 대중의 인식 및 태도 형성과 변화에 얼마나 향을 미쳤는가?’ 등에 초점을 맞추

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계층 효과의 측정을 위해서는 개별 광

고를 하이어라키상에서 구분해 줘야 한다. 

광고의 목적에 따른 정부 광고의 구분법은 상기 논리에 부합하는 계층적 분류 체

계이며, 이렇게 분류된 개별 광고는 그 효과의 측정 혹은 동일한 광고 목적을 지닌 광고

물 간의 상대적 향력 비교가 용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금연 의식의 고취를 주제로 

제작된 여러 광고물 중에서 과연 어떠한 광고가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를 예측해야만 할 

경우,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해당 광고물을 목적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그

리고 만약, 광고의 목적이 공공기관에서 운 하는 금연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용한 정

보를 충실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 즉 ‘정보의 제공’이라면, 이와 동일한 목적성을 지닌 

광고들 간의 상대적 효과의 우열을 가름하는 것이 타당한 평가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광고 평가의 기준은 광고 집행의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적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한다면 향후 정부 

광고 효과 평가를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지수 모델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에 근거한 광고물의 평가 결과는 궁극적으로 정부 광고의 효과를 

예측하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평가 대상 광고물별로 인지, 태도의 

변화, 행동적 반응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고 수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측정해 

서열을 나타낸다거나, 정부 광고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 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을 파악하고 그러한 요인들의 효과 크기를 바탕으로 광고 효과 지수를 도출하

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과제는 정부 광고의 양적인 증가 추세와 맞물려 이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들

의 추이가 향후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계속적인 분석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중

장기적 연구의 방향성 측면에서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의 내용 분석에 이어 다시 미

래의 내용 분석 연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물론 본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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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몇몇 한계는 있다. 예를 들어, 레스닉과 스턴(Resnik & Stern, 1977)이 제시한 

14가지 정보 분류 체계가 광고의 정보 내용과 정보량을 분석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

고 또한 적합한 체계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라도(한상필, 2002; Laczniak, 1979; 

Stern, Krugman & Resnik, 1981), 이 방식이 국내 정부 광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

는가에 대한 타당성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

과들은 미래의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모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향

후 정부 광고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이고 정부 광

고 실무에서 두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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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advertisements in 
S. Korea using content analysis. The study results show that print advertisements 
executed by public organizations are the most common among the samples of 327 ads. 
To improve the problems with the existing criterion, this study suggests new criteria 
to classify government advertisements such as the type of ads, the subject of ads, and 
the purpose of ads. In particular, the purpose-based classification is practically 
recommended in connection with the measurement of advertising effectiveness. The 
study found that the advertising media, subjects, purposes, and information cues in the 
ads vary according to the three government agencies (i.e., centr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public organizations). For example, central governments mainly use TV 
as an advertising medium and their advertising is typically executed to induce 
behavioral responses with its subjects of health and safety. By the purpose of 
advertisements, the study also revealed that the advertising media, information cues 
and the message regulatory focus also vary; for example, the advertisements with the 
purpose of general notice frequently use print media and promotion-focused 
messages. On the other hand, the advertisements with the purpose of changing of 
people’s perceptions mainly use TV and both promotion-focused and prevention-focused 
messages. As such,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o underst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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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government advertising.

K E Y  W O R D S Government advertising • Public service advertising • Content 
analysis • Information content • Regulator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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